
 OPEN ACCESS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전반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Method of 
Pro-Japanese Record Information Contents

백 재 은(Jae Eun Baek)**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

Ⅳ.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 제언

Ⅴ. 결 론

요  약 :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독립과 광복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역사로, 

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자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기관 및 DB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반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친일의 역사는 부정적 기억과 정서를 동반하는 불편한 역사이자 일본 잔재로 인식되어 

관련 정보자원의 수집․관리․보존 및 공개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친일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분이자 독립․광복과 동시대에 영향력을 미친 높은 연관성을 가진 역사이기에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이들을 관리․서비스하는 

DB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제점 - 수집․폐기․관리․보존․이용을 위한 공식적인 

국가 제도 미흡, 전문 DB 부재 및 콘텐츠 혼재 - 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위한 국가 제도 정립, 전문 DB와 메타데이터 구축 - 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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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orea’s independence and liberation have been recognized as historically significant national 

values. Accordingly, related information contents have been actively collected, digitized, and provided 

through various institutions and databases at the nat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the history of 

collaboration with Japanese imperialism—commonly referred to as “pro-Japanese”—has been perceived 

as an uncomfortable legacy accompanied by negative memories and sentiments. As a result, discussions 

concerning the collection, management, preservation, and public access of related informational contents 

remain notably insufficient and fragmented. However, the history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Korean history and was contemporaneous with, and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processes 

of independence and liberation. In other words, to prevent historical distortion and ensur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ast, systemat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contents related to pro-Japanese 

collaboration are essential.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pro-Japanese record information 

content wa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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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폐망과 대한민국의 광복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주권의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형성하였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예술․문화의 발전을 꾀하며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국가와 공공기관, 각종 단체, 미디어에서는 광복을 기념

하고 독립과 광복에 관련된(혹은 참여한) 인물, 기록, 사건, 지역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

며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전달하고 있다. 

1910년부터 35년간 지속된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아래에 사회․경제 

수탈, 정치 탄압, 문화 통치, 민족 말살 정책이 자행된 시기로,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 우리 국민은 

독립을 목표로 다각적 저항과 항거,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 

시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치욕적인 시대인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독립과 광복에 영향을 미친 활동과 운동, 참여 인물 등에 대해 꾸준히 조사하고 연구하며 관련 

정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독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국립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역사, 인물, 운동 등 다양한 

정보에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각도에서 매진하고 있고, 과거 사료(혹은 기록물)부터 현대 

정보 콘텐츠까지 물리적․형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등의 기관에서 

수집 및 디지털화하여 장기 보존과 함께 각 DB와 웹 사이트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독립과 관련된 기록 정보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 형식, 내용 등으로 생산되어 방대한 양이 

존재하며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남녀노소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반면에, 동시대 우리의 역사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여 우리 민족에게 경제

적․물리적․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제공한 ‘친일’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고, 

관련된 기록 정보 콘텐츠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공개, 이용을 위한 시행도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역사는 공로(功)와 과실(過)로 이루어진 사실의 총체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역사는 ‘공, 과’와 

상관없이 과거 발생한 정확한 사실이자 중요한 정보이고 증거이기에 사실 그대로 후대에 전승해

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 자체적인 판단, 감정적 평가에 

의한 역사 구분이 아닌 보존(保存)과 보전(保全), 이용, 폐기․청산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사후) 평가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논의를 실행하고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올바르게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에 대해서 

애국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자 공(功)의 역사로 평가하여 적극적인 보존․활용을 실행하고 있지

만, ‘친일’은 매국 행적이고 일본 잔재(殘滓)이자 부정적인 과(過)의 역사로 판단되어 친일과 

관련된 기록 정보 콘텐츠의 수집, 관리, 보존(保存), 보전(保全)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을 본격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전반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441 -

되고 있지 않다. 친일의 역사는 우리에게 불편한 역사이자 유산으로 대중에게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으로 전달되어 정서적 반감과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친일의 역사와 이들을 나타내는 기록 정보 콘텐츠도 우리의 

역사이자 독립, 광복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역사이기에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은폐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백한 평가를 통한 청산과 보존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민족에

게 과실((過)의 역사이자 불편한 역사로 인식되는 친일의 역사를 담은 기록 정보 콘텐츠를 대상

으로 이들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관한 연구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와 현황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친일과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개념적 정의 

친일(親日)은 ‘친하다(親)’와 ‘일본(日)’의 합성어로, 단어를 그대로 풀어 표기하면 ‘일본과 

친하게 지내다’, ‘일본에 우호적이다’로, 이는 사전적 의미에서 중층적․긍정적인 관점이 적용된 

개념이다. 현 한국 사회에서 ‘친일’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함의를 내포하여 중의적 관점, 

크게 2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앞서 기술한 일본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일컫는 의미

이며,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하는(표준국어대사전)’ 부정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친일’의 이중적 의미 구조는 우리나

라가 과거 일본에 의해 주권이 강제 약탈 되고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으며 형성된 

개념으로, 오늘날까지 동일한 표기어이자 동음이의어로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며 2개의 의미가 

대상, 상황, 환경 등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조사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친일’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친일’의 용어 정의는 학술적,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등 관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정의

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연구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 ‘친일’의 정의

와 범주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 활용할 ‘친일’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한정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친일 관련 법령, 기사, 사전 등을 수집하여 내용 및 의미를 

발췌․비교하여 <표 1>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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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친일’ 관련 내용 및 정의

법령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줄임) (친일반민족행

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

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 (줄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사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 사회지도층 세력인 부일배를 일컫는 말이었다. 부일은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일본과 친하다라는 개념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의도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로, 친일반민족 행위자라고 칭하기도 한다(최병문, 2019).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친일파 외에도 매국노, 반민족행위자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매국노는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 국적처럼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국권을 일제에 

넘기는 데 협조한 무리를 의미 한다(민족문제연구소, 발행년불명).

사전 & 

백과사전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하다(표준국어대사전)

∙친일문학 -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에 협조한 문학(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친일 인명 -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식민 

통치․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 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에게 신체적․물리적․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친일반민족행위와 부일 협력행위를 한 인물 중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1. 일제의 국권 침탈에 협력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4.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5. 지식인․종교인․문화예술인으로서 일제의 식민 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6. 기타 친일행위자 ...(줄임) (친일인명사전)

<표 1> ‘친일’ 관련 내용 및 정의들

본 연구에서 ‘친일’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국권 침탈, 약탈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 및 

참여하거나 관련 정책과 활동을 동조․부역함으로, 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에 신체적․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모든 행위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동의어와 

반의어는 명확한 확인과 정립이 어려워 비슷한 의미를 담은 유의어로 부역(附逆), 부일(附日), 

반의어로 항일(抗日)과 반일(反日), 그리고 관련어로 매국(賣國), 독립(獨立), 호국(護國)을 

용어 범위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친일’의 정의와 용어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표 1>에서 규정한 친일과 관련된 개인․국가적 모든 활동 및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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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콘텐츠(친일 행위에 의해, 친일 행위를 위해 생산․제작된 

정보자원)로 정의하였다(<표 2> 참조).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유의어는 일제강점기 친일 행

위 실현에 참여한 인물, 지역, 시설, 건축물, 상징물 등을 나타내는 친일 문화유산과 친일 문화 

잔재로 구성하였고, 이들 콘텐츠의 범위를 시간과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개의 관점으로 ① 을사조약(1905년)부터 해방(1945년)까지 생산․제작된 정보자원,1) ② 광복 

이후(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생산․제작된 정보자원으로 정리하였고, 유형의 범위는 해당 

시기에 생산 및 제작된 모든 유형의 매체(문서와 도서, 신문과 잡지, 사진과 도면, 녹음 음성과 

동영상, 건축물과 기념물 등)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정보자원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용어

친일 (親日: Pro-Japanese)

정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국권 침탈, 약탈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 및 참여하거나 관련 정책과 

활동을 동조․부역함으로, 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에 신체적․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모든 

행위 및 그와 관련된 활동

유의어 부역(附逆), 부일(附日) 반의어 항일(抗日), 반일(反日)

관련어 매국(賣國), 독립(獨立), 호국(護國) 

용어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Pro-Japanese Record Contents)

정의 ∙친일을 목적으로 행해진 개인․국가적 모든 활동,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콘텐츠

유의어 친일 문화유산(Pro-Japanese Heritage), 친일 문화 잔재

시간적 

범위

① 을사조약(1905년 11월 17일)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까지 생산․제작된 콘텐츠

② 광복(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제작된 콘텐츠

유형의 

범위

∙모든 유형의 매체를 활용하여 생산․제작된 콘텐츠(비 디지털(Non- digital), 디지털화

(Digitized), 디지털(Born-Digital)로 생성된 콘텐츠)

∙텍스트(문서, 도서/서적, 책자, 신문 등), 이미지(사진, 지도, 도면), 음성(녹음 음성 등), 영상, 

기타(건축물, 시설) 등(복합체 포함)

<표 2> 본 연구에서 활용할 ‘친일’과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정의 

2. 관련 연구 

친일 관련 연구는 건축학,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학, 어문학, 예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이 가능하며 단독 혹은 융복합 주제로 연구 진행이 가능한 주제이다. 그러나 ‘친일’, 

 1) 시간적 범위 가운데 ①의 설정은 법령과 사전에서 명시하는 친일 활동 기간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표현되는 기간(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인명사전

에서 친일 행적으로 설정한 기간(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기간(1910년

부터 1945년까지) - 을 정리하여 모든 기간이 포함되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된 1905년부터 광복된 1945년까지’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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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의 역사’는 연구적 관점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로, 학술 연구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

이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의 발전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친일의 

역사와 관련성을 나타내는 역사학, 기록관리학으로부터 관련 연구를 확인 및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역사학의 관점에서 김민철(2005)은 21세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친일 문제, 친일 논쟁을 3개의 

키워드(인식, 책임, 기억)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각에서 이들 논쟁을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친일 행위, 친일의 유형 등을 살펴보며 친일 청산에 있어 규칙의 확립과 공정한 기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이 논문은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

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합적 기억’의 한 주체로 국가와 우리는 최대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 기억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친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고, 다방 면에서 규칙을 확립시키며 올바른 기억을 이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연구 배경에 적용하여 방향성 구성에 참고하였다. 이어서 서동희(2015)는 친일 관련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를 친일파 청산 문제의 실패로 언급하였다. 친일파 청산을 위해 

해방 직후 반민족 특별 조사 위원회 제정, 1990년대 이후 친일 인명사전 편찬, 2000년대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에 대한 사실 규명 등을 진행했으나, 아직 명확하게 청산되지 않은 상황

에 대해 나열하며 해방 직후의 사법적 친일 청산 활동과 2000년대 이후의 역사적 친일 청산 

활동을 비교하고 사법적․역사적 청산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친일 청산 문제 

해결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 장기간 지속된 친일 청산 활동과 이들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확인하여 참조하였고, 친일 청산 활동의 일환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기록관리학의 관점에서 우지원과 이영학(2011)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기록 정보 콘텐츠의 구축 필요성과 구축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 정보 

콘텐츠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기록물 선별, 재분류, 기록물의 연계 등을 통한 구축

방안을 3가지 - 기록물 선별 지침 필요, 교수․학생을 위한 콘텐츠 구축, 연구자를 위한 구축 - 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과 본 연구는 과거 일본과 관련성을 가진 특정 기록 정보 콘텐츠의 

현황과 유형을 분석하고 용어 정리를 하며 이들 콘텐츠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과거사와 관련된 콘텐츠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 

나아가 이용자 요구 시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구축방안이라는 관점을 본 연구에 도입하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여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친일의 관점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독립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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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서소리와 조우제(2022)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독립운동을 대상

으로 하여 디지털 아카이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제시하고, 독립운동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산하 운영 중인 4개의 독립운동 정보시스템의 현황 

조사,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독립운동 디지

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대상은 다르지만, 독립운동이라는 우

리나라 역사의 중요 기록물을 중심으로 이용, 관리, 보존하기 위한 DB 설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을 바탕으로 역사 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당위

성과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하여 본 논문에 적용하였다. 

Ⅲ.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

1.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현황 조사 및 분석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1905년부터 현재까지 친일을 목적으로 친일을 위해/친일에 의해 생

산․제작된 각종 유형의 정보자원으로, 대중적 인식 속에서 네거티브 문화유산이자 청산의 대상

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일제(일본제국주의)의 잔재(殘滓)로 인식되면서 충분한 조사와 분

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 및 철거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불편하고 기억

하기 싫은 아픈 역사이지만 진실을 후세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었고, 

친일 기록의 보전(保全)과 보존․관리, 그리고 이용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

만, 이와 같은 관심은 친일 관련 정책, 인물, 법령, 관련 콘텐츠(신문 기사, 사진, 영상) 등과 같은 

자료보다 건축물, 유적, 동상 등에 중점화되어 있고 이들도 동시대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복원되지 

못하거나 철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미진, 2018).

친일의 역사는 40년간 우리나라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립, 항일, 

반일 운동(가) 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폐기와 배제는 역사적․증거적 가치를 지닌 정보자원이 사라지거나 은폐 혹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민적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대상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으로 개념적 

정립, 체계적인 보전․보존 정책 수립, 콘텐츠 활용 방안 및 디지털화 등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고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의 구상 및 설계에 앞서 친일 기록 정보 콘텐

츠와 관련된 제도, 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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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앞서 2.1장에서 나열한 ‘친일’과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개념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진행하였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 주제어로 ‘친일’, 

‘친일 기록’, ‘친일 잔재’, ‘친일 문화유산’을 설정하여 이와 관련된 법령과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살펴보고, 이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특성을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관련 법령과 정책

핵심 주제어를 통해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관련된 법령과 정책을 조사한 결과, ‘친일’ 관련 

법령은 현행법령 가운데 자치법규 4건이 존재했고, 각 지역(광주, 울산, 충남)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와 친일 상징물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법규와 사용 제한을 위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친일 기록, 친일 문화유산, 친일 잔재’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정립한 법령, 정책, 

가이드라인은 확인 결과 0건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위한 행정적인 기준은 현재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관련 법령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주제어 범위를 확대하여 친일 잔재의 유의적 

표현 ‘일제 잔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생산 기간(1905년부터 1945년, 현재까지)이 시기적으

로 근현대에 속하여 ‘근현대 유산’을, 그리고 친일 행적의 유사 개념으로 표현이 가능한 ‘반민족행

위’를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3> 참조). 

‘일제 잔재’를 다루는 관련 법령은 지역과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의 청산을 목적으로 각 

시, 도, 교육청 등에서 정립한 자치법규 20건, ‘근현대 유산’ 관련 법령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

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현행 법률 3건, 각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자치법규 8건 그리고 ‘반민족행위’에 대한 법령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현행법령 2건, 이들 법령의 시행령 2건

이 제정되어 있었다. 이들 법령, 법규, 정책 등은 대부분 일제 잔재의 청산과 진상규명을 주요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근현대 유산’ 관련 법령의 경우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

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부정적 가치로 

인식되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상반되는 개념적 범주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만, ‘반민족행위’ 

관련 법령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의 선정, 

2) 조사 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

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 활동에서 생산, 수집된 정보, “친일반민족

행위에 관한 사료”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로 포함이 가능하기에 이들 법령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39건의 제정․시행되는 법령은 ‘일제 유산, 일제 잔재, 일제 상징물’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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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유사한 대상을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청산과 진상규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되어 있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들의 선정부터 수집, 

폐기, 보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앞서 ‘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경우 법령을 위한 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있지만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관련 법령으로 보기에 개념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법령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관련된 독립적인 법령과 정책은 아직 제정되

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유형 건수 해당 법령, 정책, 규칙 등의 내용

친일 자치법규 4건
∙각 지역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 ‘친일 상징물’을 조사 지원 및 연구 활동을 

위한 규칙

친일 기록, 

친일 문화유산, 

친일 잔재

- 0건 -

일제 잔재 자치법규 20건 ∙각 지역과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한 활동 규칙

근현대 유산
현행법령 3건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법률 및 각 지역의 

조례자치법규 8건

반민족행위
현행법령 2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법시행령 2건

<표 3>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관련 법령․정책 

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관련 데이터베이스

이어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관리 및 서비스하는 DB와 기관 웹 사이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관련 DB를 조사하기 위해 콘텐츠의 서비스 및 소장 

여부 확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재 ‘친일’을 주된 주제로 다루는 전문 DB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 역사 관련 정보자원을 소장하여 제공하는 기록관, 국가대표 도서관, 연구소, 

관련 기관 등의 DB와 웹 사이트를 수집하여 ‘친일’과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이들 유의어, 반의

어, 관련어, 앞서 기술한 핵심 주제어를 검색하며 관련 정보자원의 소장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

고 유사 정보 혹은 관련 정보를 URL로 제시하여 타 DB와 연동된 경우, 이들 DB도 추가 검토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 후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DB 조사 및 수집을 진행한 결과,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수집하여 관리하거나 서비스하는 웹 사이트와 DB는 총 10개로, 

이들 가운데 1개의 웹 사이트는 운영 중단으로 접속이 불가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접근

이 가능한 9개의 DB(ⓐ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 ⓑ 국가기록원, ⓒ 국립 대한민국 임시 

정부 기념관, ⓓ 국립중앙도서관, ⓔ 근대 기록 문화 아카이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 

아카이브, ⓖ 독립기념관, ⓗ 민족문제연구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친일 기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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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상위 주제 및 카테고리 명, 유형, 건수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특성 및 내용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4> 참조). 단, 콘텐츠에 

대한 분석은 ‘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각 DB를 간단하게 기술하면, ⓐ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는 경기도 메모리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친일 문화 잔재 청산 추진을 위해 구축한 지역 기반 아카이브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친일’에 대한 개념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 제공하도록 설계된 데이터베이

스이다. 친일 인물, 시설, 교육 자료, 상징물로 표현된 카테고리 아래에 613건의 콘텐츠가 소장되어 

있고, 이들은 디지털화한 사진과 악보, 관련 설명(콘텐츠)을 웹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었다. ⓑ 국가

기록원에서는 188,060건의 친일 관련 정보자원을 검색 결과로 제공하고 있으며 원문을 모두 디지털

화하여 소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색된 대부분의 정보자원은 개념적인 적합성보다 키워드 단순 

매칭에 의한 결과로, 친일과의 연관성을 재검토하니 총 918건의 콘텐츠가 친일과의 관련성을 보이

고 있었다. 그리고 ⓒ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아카이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참여 인물을 중심으로 유물, 도서, 사진 등 총 72건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6건의 학술/연구 문서는 현대에 발간된 정보자원이고, 다른 정보자원들은 친일파와 

관련된 독립운동가 중심의 자료로 다수 구성되어 있었다. 

이어서 ⓓ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DB에서 25건의 친일 관련 기록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은 친일파(親日派), 한일 강제 합방, 국가 보안법 위반 등과 관련성을 

가진 기사 자료로 모두 이미지 디지털화하여 서비스되고 있었다. ⓔ 근대 기록 문화 아카이브 

DB에서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분류되어 일제강점기, 친일과 관련된 정보자원 18건이 검색되었다. 

이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정의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해당하는 정보자원은 총 4건으로 확인

되었고,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근현대 아카이브는 디지털 자료, 잡지, 라디오 음성, 영화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친일 관련 콘텐츠를 131건 소장하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본 연구에서 정의한 

‘친일’에 적합한 내용의 정보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 독립기념관의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은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 (한국) 독립운동사, 의병, 일제 침략, 제한 선교사 등의 

여러 상위 주제어 아래에 문서, 간행물, 도서, 유물, 사진/필름 등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생산된 

총 1,395건의 친일 관련 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단행본의 대부분은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1세기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한일 과거사 청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식민지 역사박물관, 역사 콘텐츠, 

친일 인명사전 등을 통해 대량의 친일 관련 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었다.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하

고 친일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모두 디지털화 진행 후 873건의 웹 콘텐츠로 전달하고 

있고, 이들의 유형은 사진과 설명, 팟캐스트(음성), 도서, 보고서, 간행물, Youtube 영상 등으로, 

연구소 웹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단 친일 인명사전은 도서로 발간되어 웹 사이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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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시대(고대, 고려, 조선, 근

대)와 유형(도서, 총서, 신문 등)으로 구분하여 친일파, 친일 관보, 인물․단체, 반민특위 등의 

상위 주제 아래에 친일 관련 사료 총 2,682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DB에서는 정보자원에 따라 

타 DB(예를 들면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와 연동하여 관련 기록 콘텐츠의 

URL을 전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9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각 DB에서 제공하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표현

하는 상위 주제, 유형, 서비스 및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특성을 살펴보았

다.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로 생산․제작하여 정보

를 소장 및 제공하고 있었고, 이들 콘텐츠 대부분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친일’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정보자원이었다. 콘텐츠는 상세한 설명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상징물(탑, 기념비, 안내판 등), 

유물(배지, 의복, 도장, 등), 교육자료(교가), 동영상의 경우 별도의 설명 없이 디지털 이미지(사

진, 악보)만 탑재되어 있거나 영상만 삽입되어 있어 친일과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 DB에서는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요소, 특히 기술 요소가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알 수 없었다.

 2) 콘텐츠의 유형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물의 범주에 적용, 기록물의 유형을 참고

하여 구분을 진행하였고 현재 이들은 모두 디지털화되거나 디지털로 생산 및 제작되어 웹 콘텐츠로 서비스되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상위 주제 유형2) 건수

ⓐ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

친일 인물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260건

친일 시설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250건

친일 교육 잔재 시청각 기록물(악보) 89건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판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14건

ⓑ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 종이 기록물(문서) 918건

ⓒ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외무성(外務省) 종이 기록물(도서) 30건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람들 시청각 기록물(사진) 30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

- 외교문서
종이 기록물(학술/연구 문서) 6건

친일 단체 종이 기록물(문서) 6건

ⓓ 국립중앙도서관

친일파

간행물(신문)

22건

한일강제합방 2건

국가 보안법 위반 1건

ⓔ 근대 기록 문화 아카이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회운동 시청각 기록물(사진) 4건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 아카이브

현대사 현장 전자기록(영상) 15건

박물관 활동 기록 종이 기록물(문서) 115건

움직이는 현대사 시청각 기록물(영상) 1건

<표 4>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관리 및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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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앞서 기술한 9개의 DB 조사를 통해 현재 서비스되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 콘텐츠에 대해 정리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우선 2.1장에서 정의한 범위에 

따라 ① 1905년부터 일제강점기, 1945년 광복까지로 해당 기간 친일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데이터베이스 상위 주제 유형2) 건수

ⓖ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 

종이 기록물(전적)  69건

종이 기록물(문서)  126건

행정 박물(의복, 배지, 도장 등)  19건

시청각 기록물(사진/필름) 27건

대한민국임시정부 종이 기록물(문서) 16건

독립운동가 종이 기록물(문서) 184건

일제 침략 시청각 기록물(마이크로필름) 14건

미주흥사단 전자기록(텍스트) 2건

독립운동 간행물(신문) 260건

의병 전자기록(텍스트) 1건

재한선교사 보고문건 종이 기록물(문서) 4건

대한인국민회 전자기록(텍스트) 20건

독립운동가 열전 간행물 10건

발간자료 - 총서 간행물  2건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 간행물  7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연속간행물  125건

종이 기록물(도서) 457건

종이 기록물(문서) 3건

종이 기록물(교과서) 1건

종이 기록물(명부) 4건

종이 기록물(전기) 32건

시청각 기록물(도록/화보) 4건

종이 기록물(논문) 1건

시청각 기록물 7건

ⓗ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120건 

역사 콘텐츠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144건

전자기록(영상) 300건

전자기록(음성) 237건

종이 기록물(도서) 40건

전자기록(보고서) 12건

간행물 20건

친일 인명사전 종이 기록물(도서) 미제공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 현대사료 DB)

대한민국사, 주한미군사, 친일파 종이 기록물(도서) 927건

인물․단체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96건

친일 관보 전자기록(텍스트) 23건

친일 간행물(신문․잡지) 906건

반민특위조사 종이 기록물(편년 자료․문서) 613건

근대 전환기 종이 기록물(목록․총서) 113건

친일파 종이 기록물(문서)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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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친일을 목적으로 생산된 정보자원, ②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친일 행위․활동과 이에 

관련된 모든 인물, 지역, 집단, 기업, 시설 등에 대해 널리 알리거나 규명, 친일 잔재의 조사와 

청산 등의 목적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원회의 출범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위원회, 법령 등의 정립으로 관련 도서, 보고서, 친일 

인명사전, 구술 사료집 등이 지속적으로 발행 및 발간되고 있었다. 이들 콘텐츠는 생산․제작 

시기에 따라 조금씩 유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시대에 따라 기록물 유형을 구분하여 콘텐

츠를 살펴본 결과, 시기 ①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비디지털(non-digital) 형태의 정보

자원으로, 종이 기록물(도서, 문서 등), 간행물(신문․잡지), 시청각 기록물(사진, 도면, 악보 등), 

행정 박물(건축물, 비석, 동상, 의복, 도장, 각종 도구 등)로 구성되어 있고, 기간 ②의 콘텐츠는 

비디지털 형태의 정보자원, 디지털화(digitized)를 통해 재제작한 정보자원,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

한 디지털 정보자원(born-digital)으로, 종이 기록물(도서, 총서, 문서, 논문, 보고서 등), 시청각 

기록물(사진, 영상, 음성 등), 간행물, 행정 박물(안내판, 현판 등)과 함께 전자기록(디지털 기기로 

작성된 텍스트, 영상, 음성 등)으로 생산되어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모두 웹 콘텐츠로 변환되어 DB에서 제공되고 있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1905년부터 단일 형태 혹은 복수 유형의 콘텐츠로 생산되고 있으며 

콘텐츠 간의 복잡한 관계망 형성과 내용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가 

가진 특수성으로, 이들 콘텐츠는 인물, 단체, 회사, 기관 등과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친일’의 

상반된 의미 ‘독립, 반일, 항거’ 등의 관련 콘텐츠와도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단편적인 예시로 

‘친일 기업인 박흥식3)’에 대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가 지닌 실질적 배경과 

다양한 콘텐츠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박흥식 관련 키워드는 조선총독부, 조선식산은행, 

화신백화점, 조선비행기공업 주식회사, 종로경찰서, 매일신보, 삼천리(신문) 등으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들은 종이 기록물(계약서, 공로 상장, 체포 영장 등), 간행물(신문, 보고서 등) 시청각 

기록물(도면, 백화점 사진, 인물사진, 전경 사진 등), 행정 박물(공로 상패, 현판, 관련 시설물 등)로 

제작․생산되어 제공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박흥식 관련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각각 

단일의 내용, 유형 혹은 특정 주제 및 내용 등으로 구성된 정보자원이지만 각종 행적과 활동, 

여러 인물, 기관, 상황 및 시간에 의해 정보자원의 인과관계, 상호 관계 등 서로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지역, 시대, 유형과 내용, 형식 등 제한 없이 여러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콘텐츠이자 다각도에서 다층적․관계적 구조를 지닌 콘텐츠로 정확한 

이해와 콘텐츠의 관리, 이용, 보존 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3) 박흥식(친일 인물 정보)은 기업가로 여러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화신백화점을 설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 지원의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일제의 신뢰 아래에 계속 부를 축적하여 군수 물자 제공을 

위한 조선비행기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축적한 부를 국방헌금에 기부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광복 이후 친일 기업인으로 일제에 행한 반민족행위가 확인되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호로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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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박흥식의 친일 행적과 관련 콘텐츠 예시 

본 연구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관점에서 

법령과 정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수집된 콘텐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필요한 기반은 여러 방면에서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이들을 올바르게 청산하고 관리,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수집 및 활용된 콘텐츠를 현존하는 모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로 단정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정하고, 다음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고찰하였다.

2.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실태 분석 및 고찰

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수집․폐기․관리․보존․이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식 제도 미흡

친일의 역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6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약칭: 반민족규명법)이 제정

되었다. 2011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일재산귀속법)

이 입안되고 2012년 반민족규명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법령으로 시행되면서 반민족행위에 관한 

관심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친일에 관련된 콘텐츠는 일제 잔재로 평가되어 

폐기되거나 청산되고 있고, 이를 주된 대상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중요성과 필요성, 올바른 

처리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나 제도, 정책과 같은 관리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앞서 3.1장

의 <표 3>에서 나열하였듯이 현행법령들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유사 대상을 청산 및 진상규

명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거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및 확인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의 경우,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조사와 연구라는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은 폐기와 청산을 목적으로 입안되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단체에서 관련 기준을 기획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증거적, 정보적, 역사적 가치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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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정보자원으로, 단순히 보존 혹은 폐기가 아닌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디지털 아카이빙 나아가 

일반 공개 및 이용이 필요한 정보자원이고 국가적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야 하는 역사적 자료이

다. 부정적인 역사를 표현하는 정보자원이지만 이를 올바르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체계

적인 조사와 역사적 맥락 분석, 다층적 가치 평가가 실행되어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들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수집, 선정, 폐기, 보존 그리고 이용 

등을 수행하기에 특화된 공식 법령과 제도의 제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전문 DB 부재 및 콘텐츠 혼재 

다양한 유형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각종 위원회가 

운영하는 도서관, 기념관, 연구소, 기록관 등에서 수집 및 관리, 디지털화하여 DB와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9개의 DB 가운데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주된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DB는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친일 문화 잔재를 

컬렉션으로 아카이빙하여 서비스하는 DB이다. 그러나 기관의 사업 추진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2020년 이후 새로운 데이터가 탑재되지 않아 콘텐츠의 최신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그 외의 

DB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대량의 소장 정보자원에 포함하여 서비스하고 있거나 메타데

이터가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빠르고 정확한 검색 및 식별, 획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콘텐츠의 명칭이나 타이틀에 ‘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제명, 키워드에 ‘친일’을 부여하

여 검색을 가능케 해야 하는 데 올바로 실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카테고리 명을 통해 

브라우징 검색을 시도해야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검색어 혹은 색인어로 ‘친일(親日)’이 

제시되지 않고 설명에 포함되어 기술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반민족행위’를 다루고 있는 지 의미 

확인을 해야 하거나, ‘親一’과 같은 동음이의어를 가진 콘텐츠가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 콘텐츠를 

모두 식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그림 2>는 독립기념관에서 제공하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예시로, 자료명을 통해 ‘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친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색인어 ‘친일’을 부여하여 콘텐츠에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올바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독립기념관 DB에서 핵심 주제어 ‘친일’로 검색된 콘텐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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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살펴본 9개의 DB 가운데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핵심 수집․관리 대상으로 

관리하며 서비스하는 기관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목적으로 구축하였으나 제대로 지

속되지 않아 새로운 정보가 업그레이드되지 않거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고 중의적 표현을 가진 대상에 대한 미흡한 검토로 콘텐츠에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또한 DB 내 검색 카테고리, 상세 분류 항목, 메타데이터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내용의 정보자원이 여러 DB에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확인 및 파악을 

할 수 없었다. 앞서 기술했듯이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불편하고 논쟁적인 역사적 맥락을 내포

하고 있으나, 독립과 광복 이면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자원이다. 이들 콘텐츠는 궁극적인 단순 보관의 대상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

인 조사와 분석, 콘텐츠 간의 다방면적 관계성 검토가 충분히 동반되어야 하는 정보자원으로, 현재 

서비스되는 콘텐츠와 앞으로 서비스될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DB에 산재 되어있는 정보자원의 정리와 함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파악

하여 수집부터 관리, 디지털 아카이빙, 이용이 가능한 전문 DB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콘텐츠에 특화되고 통일성이 

반영된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설계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Ⅳ.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 제언 

2005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의 설립을 계기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의 필요성과 중요성, 역사적․증거적 가치 등이 점차 언급되면서 이들 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제도적, 기능적, 개념적으로 미흡한 상황

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현황 분석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간단히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사후 평가와 수집․폐기․관리․보존을 위한 공식적인 국가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여러 주제 분야, 유형, 형식 등을 다루고 있는 

정보자원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융복합을 지원하고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

하며 콘텐츠의 수집, 관리, 보존, 이용 그리고 폐기 등의 과정에 관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05년부터 1945년 

사이에 생산된 콘텐츠의 경우, 수집 과정부터 기록적, 역사적, 법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대적․

구조적 검증을 수행해야 하고, 검증(진위성, 원본성, 상호 관계성 등)과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사후 평가 인증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에 따른 법적․실무적․행정적 처리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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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정책이 필수적으로 구축․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반민족행위’에 관련된 법령과 조례 등은 존재하지만,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주된 대상으로 직접 

규율하는, 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법령은 부재하고 일부 특정 지역의 자치법규에 한정되어 제정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에 따른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발굴과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이용 및 관리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관리와 규제 미흡, 관리의 

주체 분산으로 인해 역사적 증거의 체계적 보존을 저해하고 분실하게 되는 우려를 발생시킨다. 

즉,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선별, 수집, 폐기, 관리, 보존(디지털 아카이빙), 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운영 및 통제하며 국가적인 책임을 통해 지역별 콘텐츠의 균등한 조사 및 연구, 발굴이 

가능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국가 간의 콘텐츠 상호 교류 및 합동 연구, 역사 분쟁 등의 상황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식 법령 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이용, 관리, 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메타데이터가 구축

되어야 한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역사적 맥락 및 이해에 대한 한계, 

이용․관리․보존 등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들을 수집 및 소장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을 진행하

는 DB는 매우 적은 상황이고,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9개의 DB와 웹 사이트에서는 ‘친일’ 관련 콘텐츠를 디지털화하

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개념적으로 명확한 의미 확인, 범주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색 정확도가 

낮고 동음이의어 혹은 독립운동(가), 광복, 반민족행위(자) 등과 같은 관련 주제와 혼재되어 미흡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검색 카테고리, 상세 분류 항목, 메타데이터(기술 요소) 등이 

미비하거나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정보자원에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은 현존하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의 접근과 이용을 더욱 방해하고 이들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메타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올바른 검색과 관리, 이용, 폐기 등에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 - 수집, 선정, 폐기, 

처리, 보존, 이용 등 - 하기 위해서는 친일 기록 전문 콘텐츠를 주된 대상으로 설계한 전문 데이터

베이스 혹은 콘텐츠 주제별 세부 DB를 구축해야 하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로 판명되거나 발굴 

예정인 정보자원을 다각도에서 수집 및 분석, 디지털 아카이빙하여 콘텐츠의 생산 시기, 유형, 

내용, 관련 인물․기관․사건, 역사적 평가 등과 같은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를 설계

해야 한다. 특히, <그림 1>을 통해 살펴본 박흥식과 같이 하나의 주제 아래에 내용, 유형, 형태 

등에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거나 콘텐츠 간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 원하는 콘텐츠에 손쉽

게 검색 밋 접근이 가능하고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기술(記述) 항목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통일된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표준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구조와 연계 검색 기능을 

갖춘 플랫폼 혹은 포털 시스템 설계를 진행하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의 다방면적 접근 및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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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DB 설계 예시

Ⅴ. 결 론

지난 40년간 일본 제국주의 탄압으로 우리 민족은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었으나,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독립과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비극적인 역사이지만, 

독립과 광복은 역사적․정보적 가치를 가진 기억해야 하는 역사로, 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자원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기관 및 DB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

나 이에 비해 ‘친일’과 관련된 정보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친일’은 독립과 상반되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 인물, 기관, 정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을 부정적인 기억이자 

불편한 역사로 평가되어 이와 관련된 정보자원도 일제 잔재이자 네거티브 문화재로 판별, 청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불편한 

역사도 왜곡 없이 후세에 전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역사의 공(功), 과(過)를 

모두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 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관심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일의 역사를 담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들 콘텐츠를 대상으로 제도적․기술적 관점에서 

법령과 정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콘텐츠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들을 바탕으로 향후 이용 및 관리 

방안을 제언하였다.

우선, 법령과 제도의 경우,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주된 대상으로 직접 규율하는 독립적 법령

이나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친일’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반민족

행위의 규명과 청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자체의 수집․관리․보존․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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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정책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친일 행적의 역사적 판단을 

위한 법적 틀은 존재하지만,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어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서비스하는 DB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DB는 존재하지만, 이를 전문적․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통합 DB는 사실

상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친일 

문화 잔재를 수집․제공하고 있었으나, 연구 지원 중단으로 최신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었고, 여러 기관에서도 친일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독립운동 및 항일 

역사 자료와 혼재되어 있거나 메타데이터의 설계가 미흡하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정확한 

범주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친일’이라는 용어의 중의적 표현과 동음이의어 문제, 

주제명․키워드의 비표준화 등이 검색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생산․제작 목적, 시대, 유형, 내용에 따라 복합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인물이나 사건,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층적․복합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 단편적 접근이 

아닌 관계 기반의 통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불편한 역사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독립과 항일, 광복의 역사와 긴밀

하게 연결된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청산과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과 역사 교육을 위한 자료로 체계적인 수집․관리․보존․활용이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 기록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와 분석의 진행을 통해 향후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를 위해 (1)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모든 처리 과정(선별․수집․

폐기․보존․디지털 아카이빙․이용)과 사후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식 법령과 

정책을 정립해야 하고, (2)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및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콘텐츠 간 관계성을 구조화하고, 이용자의 탐색과 접근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관리, 그리고 

공적 제도에 기반한 보존과 활용, 폐기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온전히 

기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에 우리는 친일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여 미래 

세대에게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체계적 발굴과 제작, 관리를 위해서는 학문 간의 

융복합 연구와 합동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친일의 역사’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연구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인식을 조사하고 이용을 위한 전문 DB 

구축 및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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